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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행정환경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난제의 발생은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높이

고 이러한 상황은 정부신뢰의 중요성을 배가(倍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통령의 실질

적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영향력 행사의 통로이면서 ‘청와대 정부’라는 은유가 대변하듯 국정운영의 중

심이 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정부 내･외부적 

요인을 밝히고 각각의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신뢰가 갖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모형을 도출

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2019)를 활용하여 실

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내부요인 중 정책 혜택에 대한 인식, 공직자 자질에 대한 인식

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기존연구와는 달리 공직자 자질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부

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식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유의한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 외부요인 중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치활동참여의 영향력은 유의한 데 반해 개인경

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 정부 내부적, 외부적 요인

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모든 경로에서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를 다각적으로 해석하고 그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정부신뢰, 청와대신뢰,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정부, 구조방정식 모형

Ⅰ. 서론

정부신뢰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재하거나 

하락할 경우 국민의 자발적인 정책순응 및 정책수용을 저해하고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이 높아진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신뢰가 낮을 경우 정책에 대한 순응이 어려워지고 조세저항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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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Torgler, 2004; Rudolph, 2009).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비효율적 

작동으로 이어지고(Citrin, 1974; Miller, 1974a; 박천오, 1999; 박통희, 2000; 이종수, 2001; 김현구 

외, 2009; 이승종, 2010; 박희봉 외, 2013), 다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낮추어 정책순응을 어

렵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Cole, 1973; 박정훈, 2008; 이윤수, 2013; 전대성 외, 2013; 신상준･이

숙종, 2016; 류태건･차재권, 2020).

이처럼 정부신뢰는 정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언제나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에는 그 중요성

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행정환경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실성 있는 대

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욱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가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넘어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에 대한 역할기대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일컬어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돌봄 공백, 고령화 시대의 노인 빈곤, 다문화사회

로의 이행과 이주외국인의 유입,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권 등 그 예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무엇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의 발생과 

함께 소위 ‘정부의 귀환’(Bring the State Back in)(Evans et al., 1985)이 운위될만큼 정부에 대한 역

할기대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는 정부에게 있어서 과거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자산(political capital)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자산인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OECD(2019)에 따

르면, OECD 국가 평균 정부신뢰는 45%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도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같은 조사

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39%로 나타나 OECD 평균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의 효과성과 정책순응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의 수준이 높지 않은 

역설적 상황은 정부신뢰에 어떤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부신뢰의 제

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행정학 분야에서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

다. 본 연구 역시 그러한 연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의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확인한다.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은 정부 자체에서 기인하는 정부 내부요인과 정부를 둘

러싼 외부 환경과 연결된 외부요인으로 대별된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정부 내･외부적 요인을 

모두 다룬 연구도 있지만(김병규･이곤수, 2009; 박희봉･이영란, 2012; 박희봉 외, 2013; 신상준･이

숙종, 2016; 이창원･조문석, 2016; 이희창, 2016), 대부분이 정부 내부요인(박종민, 1991; 조기숙･
남지현, 2007; 배귀희･임승후, 2009; 박종민･배정현, 2011; 이수인, 2013; 이윤수, 2013; 전대성 외, 

2013; 이윤경, 2014; 이현국･김윤호, 2014; 황아란･서복경, 2015; 황창호 외, 2017; 임재훈･윤영채, 

2018; 류태건･차재권, 2020) 혹은 정부 외부요인(이시원, 1994; 장수찬, 2002; 박희봉 외, 2003; 양

건모･박통희, 2007; 김왕식, 2011; 금현섭･백승주, 2015; 최예나, 2016; 김정숙･정다정, 2019) 중 

하나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물론 각각의 요인을 따로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내･외부

적 요인이 함께 고려될 때 보다 다각적인 영향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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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적 요인 모두에 주목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인이 갖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차별성은 청와대에 대한 평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는 점이다. ‘제왕적 대

통령제’라고 불리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은 막강하다(홍준형, 2000; 양재진, 

2002; 함성득, 2009; 박용수, 2016). 법적이고 공식적인 권한을 넘어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또는 잠재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권력이 많다. 더욱이 ‘청와대 정부’라는 은유

가 말해주듯1)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와 정책 방향 설정 등에 있어서 청와대가 갖는 의미는 법적이

고 형식적인 위상을 넘어선다.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 영향력 행사의 통로로서, 정책 방향 

설정의 중심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그러한 현실에 대한 가치판단은 차치하고-, 정부신뢰

를 포함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청와대에 대한 평가가 작용할 여지는 꽤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청와대에 대한 평가를 정부신뢰를 구성하는 하위요소

로 보기보다는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요소로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바

로 여기에서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다른 또 다른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내부요인

과 외부요인으로 나누고 각각의 요인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대한 신뢰의 영

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2019)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는 행정에 관

한 인식,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사회 및 정부 신뢰, 정책결과에 대한 인식 등 행정 전반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목적

에 부합하는 자료로 판단된다. 분석방법으로는 AMOS 21.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이 제시하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신뢰의 개념

정부신뢰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뢰는 다양하게 개념

화되는데 Rousseau et al.(1998)은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위험을 

수용하려는 심리적 상태로, Hosmer(1995)는 타인에 대한 통제가 결여된 불확실한 상황에서 갖는 

낙관적인 기대로 정의하였다. 또한, Mayer et al.(1995)은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

력과는 무관하게 상대가 중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기반으로 취약함을 감수하고자 하는 

1) 청와대 정부란 대통령제 민주 정부의 퇴행적 형태 중 하나로,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

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인 통치체제를 의미한다(박상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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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신뢰로 보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Hurley(2006)는 신뢰를 취약한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신뢰에 대한 다양한 개념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통하는 몇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 이

는 첫째, 위험에도 불구하고, 둘째, 신뢰 대상이 신뢰 주체의 이해에 부합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긍

정적인 기대, 셋째, 이러한 기대를 근거로 하여 신뢰 주체가 자신을 취약한 상태에 두려고 하는 자

발적인 의지이다(박통희･원숙연, 2000; 원숙연･박통희, 2000). 이러한 공통된 요소를 고려할 때 신

뢰란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 기인하는 위험성을 감수하며 신뢰 대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심리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방법을 활

용하여 신뢰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그림 1>과 같이 정리된다.

<그림 1> 신뢰 개념의 구성요소

<그림 1>에 따르면 1) 신뢰 주체의 특성(신뢰 대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그 기대를 형성하는 자

발적 의지), 2) 신뢰 대상의 특성(신뢰 대상의 역량, 신뢰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 대상의 행위, 

미래 발생할 행위의 결과), 3) 외부적 상황(신뢰 주체의 의지와는 별개로 신뢰 대상을 통제 및 감수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신뢰 개념의 구성을 신뢰 대상이 개인이 아닌 정부가 되는 정부신뢰에 적용할 경우 다음

과 같은 개념화가 가능해진다. 정부신뢰는 첫째, 신뢰 대상(정부)에 대한 신뢰 주체(국민)의 감시나 

통제가 어려운 불확실성(위험)을 전제한다(박통희･원숙연, 2000; 원숙연･박통희, 2000; 오경민･박

흥식, 2002; 손호중･채원호, 2005; 현승숙･이승종, 2007; 이현국･김윤호, 2014; 류태건･차재권, 

2020). 둘째, 신뢰 주체(국민)의 기대 혹은 이해에 부합하여 신뢰 대상(정부)이 작동하고 산물을 만

들어낼 것이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Miller, 1974b; Hetherington, 1998; Li, 2004; Hetherington, 

2005; 이숙종, 2006; 최흥규, 2007; Hetherington & Rudolph, 2008; 금현섭･백승주, 2010; 이승종, 

2010; 박종민･배정현, 2011; 김태훈･전인석, 2015; 임재훈･윤영채, 2018). 셋째, 정부신뢰란 정부

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 혹은 심리적 태도를 의미한다(원숙연･박통희, 2000; 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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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채원호, 2005; 양건모･박통희, 2007; 최흥규, 2007; 김왕식, 2011; 이수인, 2013; 이현국･김윤

호, 2014; 황창호 외, 2015; 김영주･문명재, 2020).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어려운 불확실

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이해에 부합하여 작동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정의

한다.

2.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1) 정부 내부요인

(1) 정부정책(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부활동의 산출물인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영향요인이

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성과 및 정책, 서비스 등에 만족하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는 

증가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 및 서비스는 국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형성･집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은 정부신뢰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 기

존 연구도 이를 확인하는데 정부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인식할수록(임재훈･윤영채, 

2018),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류태건･차재권, 2020), 정부성과에 대

해 만족할수록(이희창, 2016) 정부신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제공하

는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데 특히 서비스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그 관계를 조절한다(이현국･김윤호, 2014). 

이처럼 정부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나라에서도 확

인된다. 정부의 서비스(의료, 고용,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부신뢰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Christensen & Laegreid(2005)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경험 자체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지만 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부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이 확인되었다(Miller & Borrelli, 1991). 이상의 연구결과는 정부의 성과, 정책, 서비스 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신뢰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의 가설이 도출된다. 

[가설 1]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신뢰는 증가할 것이다.

(2) 경제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가 경제

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국민의 기대는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데 있어서 중

요한 통로가 된다. 다시 말해 경제 및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높게 인식할 경우 정부의 경

제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데 만일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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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 고도의 경제성장

을 경험한 국민은 정부의 개입을 통한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기대했지만 저성장시대의 도래

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는 정부신뢰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Nye et al., 1997). 같은 맥락에

서 Citrin & Green(1986)은 정부 작동의 비효율성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낮추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경제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것

이 기대되는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할 경우, 정부신뢰에 부정적으

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사실, 경제(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범위와 책임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박종

민, 2008), 정부가 경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성과와 정부신뢰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배정현, 2012), 경제분야에서의 정부

성과가 다른 분야에서의 정부성과에 비해 정부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과 비교해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일본은 정치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반

해 한국은 경제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창, 2016). 흥미

로운 것은 정부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가 감소하는 결과이다

(이창원･조문석, 2016). 이러한 결과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국민의 기대에 정부성과

가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이는 경제 악화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귀인할수록 정부신뢰가 하락한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김병규･이곤수, 2009).

결국, 경제 분야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기대가 높을 경우 기대가 낮은 경우에 비해, 경제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

써 정부신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가설 2] 경제에 대한 정부책임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는 감소할 것이다. 

(3) 공직자의 자질에 대한 인식  

공직자 자질과 역량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정부신뢰는 제고된다(배병룡･이시원, 1988; 

이헌수, 1999; Uslaner, 2002; 이윤수, 2013; 황창호 외, 2017; 임재훈･윤영채, 2018; 류태건･차재

권, 2020; 박현신, 2020). 정부라는 추상적인 구성체 또는 제도에 대한 신뢰는 대인신뢰와 달리 신

뢰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운영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닌 주체로서 공

직자의 자질 및 역량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럽다(이헌수, 1999; 원

숙연, 2001; 황창호 외, 2017). 

공직자의 능력이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 일부 발견되지만(공진아･김혁, 

2018),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안정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오남용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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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고 평가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락한다(배병룡･이시원, 1988). 또한 행정기관

의 서비스를 경험한 일반 국민은 공직자가 무사안일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이윤수, 2013). 같은 맥락에서 공직자가 유능한 역량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

식할수록 정부신뢰에 긍정적이었으며(황창호 외, 2017), 이러한 영향력 관계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박현신, 2020).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공직자의 자질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이 정부신뢰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책 혜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

향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이다(임재훈･윤영채, 201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가설 3] 공직자 자질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정부신뢰는 증가할 것이다.

2) 정부 외부요인 

(1)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

된다. 먼저 포괄적인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nley et al., 2000; Hetherington & Rudolph, 2008; 김병규･이곤수, 2009; 박종민･배정현, 2011; 

황아란･서복경, 2015; 이희창, 2016; Stoyan et al., 2016). 이는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부정적)일 경우,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못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분야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분야에 비해 크다. 더욱

이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범위가 넓은 경우 그 영향력은 더 크게 작용할 개연

성이 있다. 결국, 국가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이

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고 이는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

할 것이다.

한편,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

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만 개인의 경제 상황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혼재

되어 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Rahn & 

Rudolph, 2005; 김왕식, 2011; 이숙종･유희정, 2015)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이시

원, 1994; 박종민･배정현, 2011; 황아란･서복경, 2015)가 공존한다.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거시적인 국가 경제 상황과 연계되어 인식되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 상황이 좋을 경

우, 국가 경제 상황이 좋다고 생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다. 반면, 국가 경제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경제 상황은 개인적 상황 요인(본인 및 

가족의 질병, 투자 실패 등)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정부신뢰와의 직접

적인 연결이 약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연구결과가 혼재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다고 인식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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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수용의 범위가 넓어져 관대한 평가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의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만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정부의 활동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정부신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가설4]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신뢰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5] 개인 경제 사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신뢰는 증가할 것이다.

(2) 정치활동참여

정치참여와 정부신뢰의 관계는 정치참여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작동한다. 먼저, 정치적 활동

에 참여할수록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한다는 결과와 정치참여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정보를 습득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다는 결과가 혼재한다. 장

수찬(2002)에 따르면 정치참여와 정부신뢰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스웨덴과 달리 한

국은 정치참여와 정부신뢰가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정치적 

활동을 통해 형성한 사회자본이 정부신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데 반해 한국은 정치적 활동참

여 과정에서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효능감이 하락한 것과 관련성이 

있다. 또한 기왕에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는데 정부신

뢰가 높은 집단은 정치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이 정부신뢰로 이어지는 데 반해 정부신뢰

가 낮은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김정숙･정다정, 2019).

한편, 투표와 같이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정치참여는 정부신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박희봉 외, 2003; 박희봉･이영란, 2012; 박희봉 외, 2013) 데모 및 공청

회 참여와 같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

봉 외, 2003; 양건모･박통희, 2007; 차재권･류태건, 2018). 소극적인 정치참여는 정부에 대한 관심

과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적극적인 데모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정보와 정부불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박희봉 외, 2003). 같은 맥락에서 청원, 집단행동, 시위 및 집회와 같

은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성격의 정치활

동에 빈번하게 참여할수록 정부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인식, 즉,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함에 따라 정부를 불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양건모･박통

희, 2007).

이처럼 정치적 참여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통로이나 참여의 목적 혹은 참여과정에서의 부

정적인 경험 및 접촉의 성격에 따라 정부신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가설6] 정치활동을 통해 부정적 경험에 노출될수록 정부신뢰는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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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가설이 도출되기까지 정부신뢰의 영향요인과 영향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MECE 방

식에 기초해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구분 유의미한 관계 존재 유의미한 관계 부재 

정부
내부
요인

정부
정책

이현국･김윤호(2014), 황창호 외(2017), 
임재훈･윤영채(2018), 류태건･차재권(2020), 
박현신(2020), Miller&Borrelli(1991)

경제 
책임

Nye et al.(1997)

공직자
이윤수(2013), 황창호 외(2017), 
임재훈･윤영채(2018), 박현신(2020)

정부
외부
요인

경제
상황

김왕식(2011), Stoyan et al.(2016)

정치
활동

장수찬(2002), 박희봉 외(2003), 
양건모･박통희(2007), 김정숙･정다정(2019)

정부
내부
및

외부
요인

정부
정책

김병규･이곤수(2009), 박종민･배정현(2011), 
박희봉 외(2013), 이희창(2016), 
Christensen&Laegreid(2005)

경제 
책임

김병규･이곤수(2009), 박희봉･이영란(2012), 
이창원･조문석(2016), Citrin&Green(1986)

공직자 배병룡･이시원(1988), 황아란･서복경(2015) 공진아･김혁(2018)

경제
상황

이시원(1994), 김병규･이곤수(2009), 
박종민･배정현(2011), 이숙종･유희정(2015), 
황아란･서복경(2015), 이희창(2016), 
Chanley et al.(2000), 
Hetherington&Rudolph(2008)

이시원(1994); 박종민･배정현(2011), 
황아란･서복경(2015), 재권, 류태건(2018)

정치
활동

박희봉･이영란(2012), 박희봉 외(2013), 
이창원･조문석(2016), 차재권･류태건(2018), 

박희봉 외(2013), 차재권･류태건(2018)

<표 1> 정부신뢰와 영향요인의 관계

3) 청와대 신뢰의 영향력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청와대 신뢰

가 어떻게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정부신뢰에 미치

는 영향은 서구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Citrin(1974)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불만족을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Citrin & Green(1986)은 대

통령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처럼 대통령제

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정부신뢰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전대성 외, 2013; 이숙종･유희정, 2015).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정부신뢰와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리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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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제도적 의미 이상의 막강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논의할 때 ‘청와대 정부’라는 은

유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역대 한국 정부는 대통령이 보좌 및 비서기관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

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청와대 정부’의 형태라는 평가를 받는다(박상훈, 2018).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와대 비서실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 되고 청와대 중심의 당청 관계가 형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부주도의 행정국가화 현상은 물론(김근세, 2012; 윤견수, 2018; 

이승종, 2020), 국회의 자율성 및 입법주도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역사적 맥락과도 무관하

지 않다(최정원, 2001; 박재완, 2016). 이처럼 청와대는 대통령과 근접한 위치에서 행정적 또는 집

행적 기구로 대통령의 국정관리와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대통령 부서’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유현종･이윤호, 2010).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정부신뢰 영향요인의 작용 방향이나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와대는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을 적극

적으로 구현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은 청와대 비

서실을 통한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구현되고(박형준, 2017), 기획, 예산, 조직 및 행정관리 등이 실

질적으로는 청와대 비서실의 지휘와 통솔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신현기, 2015).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구조 안에 청와대는 단순한 보좌 및 비서기관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형식적인 구조와 무관하게 실질적 국정운영 중심에 있는(중심에 있다고 인

식되는) 청와대에 대한 평가가 통상적인 의미의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작용

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를 신뢰한다는 연구도 이를 확인해준다(이양수, 2008).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와대에 대한 신뢰를 정부신뢰의 하위 구성요소로 보거나 정부신뢰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중 하나로 설정하기보다는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여타의 요인들의 영

향력을 매개하는지에 주목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가설 7] 정부 내부 및 외부요인은 청와대 신뢰를 통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1] 정책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데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7-2] 경제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데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7-3] 공직자 자질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데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7-4]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데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7-5] 개인 경제 사정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데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7-6] 정치활동 참여가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데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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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2. 자료의 수집 및 연구방법

이상의 이론적 모형의 실증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

한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를 활용하였다.2)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는 행정에 관한 국민

의 견해를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행정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행정 제도의 개선 방

향을 마련하기 위해 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이다(김상현, 2019). 이 조사는 행정에 대한 인식,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신뢰, 정부신뢰, 정책 결과에 대한 인식 등 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

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9년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를 활용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내부요인과 정부 외부요인을 규명하고 청와대 신뢰가 이를 매개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부 내부요인과 정부 외부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AMOS 21.0)을 적용하였다.

2) 본 설문조사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

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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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설정

1) 변수 및 척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만족도와 지지로 조작화하였다. 구체적

으로 ‘귀하는 현 정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현 정부를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귀

하는 정부가 옳은 일을 한다고 어느 정도 믿습니까’ 등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3)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정부 내부요인 중 정책 혜택에 대한 인식, 경제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직자 자질에 대한 인식은 ‘공무원의 전문성, 책임성, 근무의욕, 성실

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정부 외부요인 중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모두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정치활동 참여는 ‘전혀 없음’, ‘한 번’, ‘두 번 이상’의 3점 척도이며 정치활동 참여 중 

주로 세금납부거부, 민원제기, 시위 등 주로 부정적인 측면의 활동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한편,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청와대신뢰는 ‘전혀 신뢰 안 함’에서 ‘매우 신뢰’의 5점 척도 구성되

었다. 성별, 연령, 최종 학력, 가구소득 등 사회 경제적 요인을 통제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적 이념

에 따라 정부에 대한 만족도와 지지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자의 정치

적 이념성향을 중요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문항은 <표 2>와 같다. 

3) 본 연구의 심사자께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신뢰는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신뢰의 대상이 명확한 

대인간 신뢰(interpersonal trust)와는 달리 정부신뢰의 대상은 다양하게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대상을 제도로서 정부, 특히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로 명시적으로 한정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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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표본의 구성 및 모형의 적합도

1. 표본의 구성

최종분석에서 사용한 표본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변인 표본 수(비율)

성별
남성 763(50.9%)

여성 737(49.1%)

연령

20대 274(18.3%)

30대 291(19.4%)

40대 344(22.9%)

50대 348(23.2%)

60대 243(16.2%)

최종 학력

초졸 13(0.9%)

중졸 12(0.8%)

고졸 426(28.4%)

2년제 대졸 312(20.8%)

4년제 대졸 591(39.4%)

석사졸 109(7.3%)

박사 수료 이상 37(2.5%)

<표 3> 표본의 구성 

2. 측정도구의 평가 및 분석모형 

1) 측정도구의 평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 및 구성개념의 Cronbach’s   계수 모두 기준치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

다. 다만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였다. 

그러나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하고(박종민･배정현, 2011; 이수인, 2013; 황아란･서복경, 

2015),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각각을 별개의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관계 및 잠재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고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4)

4)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 .5 이상, 유의성(Critical Ratio) 1.96 이상, 평균분산추출(AVE) .5 이상, 개념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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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수

측정
변수

탐색적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타당성 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C.R AVE
개념

신뢰도

정책
혜택

1 .834

.862

1.000 .733 -

.634 .873
2 .821 1.012 .845 31.045

3 .803 .954 .739 27.322

4 .729 .943 .820 30.248

정부
책임

1 .814

.723

1.000 .603 -

.516 .7602 .801 1.388 .771 17.504

3 .756 1.112 .671 17.634

공직자
자질

1 .830

.827

1.000 .694 -

.570 .841
2 .798 1.196 .804 25.750

3 .794 .987 .706 23.499

4 .762 1.065 .748 24.592

국가
경제

1 .725
.876

1.000 .880 -
.770 .877

2 .720 1.049 .886 42.508

개인
경제

1 .862
.886

1.000 .909 -
.817 .899

2 .843 .957 .876 40.635

정치
활동
참여

1 .804

.794

1.000 .609 -

.768 .943

2 .766 1.304 .756 21.093

3 .745 1.272 .651 19.281

4 .696 1.136 .725 20.643

5 .672 1.174 .594 18.057

<표 4>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상관관계가 .8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로 인

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 문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 공차 한계와 VIF(Variance Inflation Fator)의 값을 살펴보았다. 공차 한계는 .142~.725의 값

을, VIF는 1.379~7.060의 값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공차 한계 .1 이상, VIF 10 미만에 속함으로

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 .7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췄다고 판단한다. 판별타당성의 경우 잠재변수의 AVE 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커야 하며 (상관계수±2×표준오차) 값이 1이 아니어야 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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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정책
혜택

정부
책임

공직자
자질

국가
경제

개인
경제

정치
활동

정부
신뢰

청와대 
신뢰

정책
혜택

1

정부
책임

-.033
*

1

공직자
자질

.161
***

.017 1

국가 
경제

.468
***

-.168
***

.200
***

1

개인
경제

.339
***

-.099
***

.183
***

.616
***

1

정치
활동

.034
***

-.037
***

.027
***

.096
***

.067
***

1

정부
신뢰

.587
***

-.072
***

.202
***

.785
***

.496
***

.041
***

1

청와대
신뢰

.491
***

-.004
.277
***

.616
***

.390
***

.034
**

.931
***

1

<표 5> 상관관계 분석결과

*p<.05, **p<.01, ***p<.001

2) 분석모형의 적합도 

연구모형으로는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는 완전매개모형으로 설정하여 두 모형의 적합

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차이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1,451.603, ∆ df=7, p<.05) 적합도가 더 우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

형으로 채택하였다(<표 6> 참고).

 (df) SRMR RMSEA GFI NFI CFI TLI

연구모형
2005.427
(340)***

.075 .057 .911 .911 .925 .910

경쟁모형
3457.030
(347)***

.1619 .077 .844 .847 .859 .836

<표 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p<.05, **p<.01, ***p<.001

최종분석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구소득, 정치이념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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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다. 청와대 신뢰는 관측변수가 1개인 단일지표이므로 측정오차를  로 고정해주었

으며 단일지표의 경우엔 신뢰도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는 .7로 추정하였다. 

<그림 3> 최종분석모형

Ⅴ. 분석결과 및 논의

1. 분석결과의 종합

위에서 제시한 최종모형을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는 <표 7> 및 <그림 4>와 같다.

경로
Estimate
(비표준화)

Estimate
(표준화)

S.E. C.R. P

정책혜택 →

청와대
신뢰

.543 .401 .057 9.604*** .000

정부책임 → .195 .120 .052 3.767*** .000

공직자자질 → .287 .194 .045 6.402*** .000

국가경제 → .530 .521 .064 8.312*** .000

개인경제 → -.205 -.174 .058 -3.518*** .000

정치활동참여 → -.208 -.070 .088 -2.364* .018

<표 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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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그림 4> 구조모형 분석결과

  *p<.05, **p<.01, ***p<.001

<표 7>에 따르면 정부 내부요인 중 정책 혜택에 대한 인식(=.176, p<.001), 공직자 자질에 대한 

인식(=-.132, p<.001)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식(=-.039, ns.)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유의한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공직자의 자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정부신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다 면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로써 

가설 1은 채택되고 가설 2, 3은 기각되었다. 

한편, 정부 외부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하여,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258, p<.001)과 정치활동참여(=-.054, p<.01)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경

청와대신뢰 → 정부신뢰 .679 .649 .047 14.529*** .000

정책혜택 →

정부신뢰

.249 .176 .047 5.305*** .000

정부책임 → -.065 -.039 .038 -1.727 .084

공직자자질 → -.204 -.132 .035 -5.848*** .000

국가경제 → .275 .258 .053 5.231*** .000

개인경제 → -.056 -.045 .043 -1.309 .191

정치활동참여 → -.168 -.054 .063 -2.658**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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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045, ns.)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설 4와 6은 채택되고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청와대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 내부요인 및 외부요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 있어서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접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CI)

정책 혜택 → 정부신뢰

.436***

.176*** -

정책혜택 → 청와대신뢰 → 정부신뢰 -
.260**

(.199~.325)

정부 책임 → 정부신뢰 

.039

-.039 -

정부 책임 → 청와대신뢰 → 정부신뢰 -
.078**

(.037~.124)

공직자 자질 → 정부신뢰 

-.006

-.132*** -

공직자자질 → 청와대신뢰 → 정부신뢰 -
.126**

(.084~.171)

국가 경제 → 정부신뢰 
.596
***

.258*** -

국가 경제 → 청와대신뢰 → 정부신뢰 -
.338**

(.252~.433)

개인 경제 → 정부신뢰 

-.159***

-.045 -

개인 경제 → 청와대신뢰 → 정부신뢰 -
-.113**

(-.180~-.049)

정치활동 → 정부신뢰

-.099***

-.054** -

정치활동 → 청와대신뢰 → 정부신뢰 -
-.045*

(-.086~-.006)

<표 8> 효과분석: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p<.05, **p<.01, ***p<.001

<표 8>의 효과분석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부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정부신뢰에 작용

하는 모든 경로에서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정

책 혜택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청와대에 대한 신뢰의 간접효과는 

.260로 나타났다(95% CI .199~.325). 경제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과 공직자 자질에 대한 평가가 청

와대에 대한 신뢰를 통해 정부신뢰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각각 .078(95% CI .037~.124)과 .126(95% 

CI .084~.171)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갖는 간접효과는 각각 .338(95% CI .252~.433)과 -.113 (95% CI 

-.180~-.049)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활동 참여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청

와대에 대한 신뢰의 간접효과는 -.045(95% CI -.086~ -.006)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와대에 대한 신

뢰가 각각의 요소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모든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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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

하게 확인됨으로써 가설 7-1에서 7-6은 모두 채택되었다. 

2. 분석결과의 논의 

이상의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논제를 제공한다. 먼저, 정부 내부요인 중 정책 혜택 인식은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혜택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

정적 영향력은 기존의 연구를 재확인하는 결과이다(Miller & Borrelli, 1991; Keele, 2007; Wong et 

al., 2011; 박희봉 외, 2013; 신상준･이숙종, 2016; 류태건･차재권, 2020). 이러한 결과는 정부활동

의 대표적인 산물이자 정부활동에 대한 최일선의 평가 대상인 정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정부신뢰란 ‘정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이해에 부합하여 작동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이다. 정부신뢰를 이렇게 규정할 

경우, 정책수요자로서 국민이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비록 정부활동에 대

한 직접적인 통제는 어려웠지만 정책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간

접적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경제와 관련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책

임이 있다는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국가경제 상황

에 대한 평가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데 반해 개인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

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경제와 관련된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난 것은 향후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탐색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러한 결과는 국

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경제 분야에 대한 책임 그 자체보다는 정부 책임의 산물(산출)인 

실질적인 경제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책임을 얼마나 많게(또는 적게) 부여하

는 추상적인 인식을 넘어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인식이 정부신뢰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개연성은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을 통

해서 확인된다. 다시 말해 국가경제 상황이 좋다는 것은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책임을 잘 수행했

다는 일종의 결과물이고 성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경제에 책임이 있다는 (추상적인)인식보

다 국가경제 상황이 좋다(또는 나쁘다)는 것이 훨씬 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의 경제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가 이러

한 해석을 다시 한번 뒷받침한다(Lee, 1994; Kim, 2010; Wong et al., 2011). 여기서 한 가지 유보적

인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은 개인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이다. 본 연구가 설정한 

방향과는 달리 개인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경제 상황은 국가경제 상황에 비해 정부의 성과영역으로 귀인하기보

다는 더 개별적이고 개인 책임 및 성과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후속 연

구를 통해 보다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신뢰의 역학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 중심의 경제 평가보다는 국가 중심의 경제 평가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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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Kinder & Kiewiet, 1981; 박종민･배정현, 2011)에 또 하나의 증거를 더한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결과는 공직자 자질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자 자질과 정부신뢰와의 긍정적 관계를 보여준 기존의 연구와 궤를 달리

하는 것이다(배병룡･이시원, 1988; 이헌수, 1999; Uslaner, 2002; 이윤수, 2013; 황창호 외, 2017; 임

재훈･윤영채, 2018; 류태건･차재권, 2020). 이처럼 기존의 연구와 거리가 있는 결과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되지만, 한가지 탐색적 가능성은 기대불일치 모형(expectation-disconfirmation 

model)에서 찾을 수 있다(Oliver, 1980). 기대불일치 모형은 상품 및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에 형성

된 기대와 상품 및 서비스를 경험한 후에 평가한 실제 성과 간의 불일치에 의해 만족도가 결정된

다고 설명한다. 만약 기대보다 실제의 성과가 높으면(긍정적 불일치) 만족하고 기대보다 실제의 

성과가 낮으면(부정적 불일치) 불만족하게 된다. 결국 만족도는 사전에 형성된 기대와 실제의 성

과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공직자의 자질에 대한 평가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공직

자의 자질이나 역량이 높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

직자의 역량이나 자질에 대한 높은 평가는 높은 기대로 이어지고 높은 기대는 높은 성과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기대불일치 모형에 따르면 기대가 높을 경우, 기대가 낮을 때와 비

교해,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관계는 실제 성과와는 별개로 기대가 클수록 

불신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논의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Bok, 1997; 이윤수, 2013). 다시 말해 치열

한 시험을 통해 선발된 공직자의 기술적 우월성을 인정하지만(Romzek & Dubnick, 1994; 이병량, 

2018; 한승주 외, 2020),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기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면, 공무원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경우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해석은 탐색적인 것이지만, 기존 연구와 궤를 달리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무원

의 자질에 대한 평가와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결과는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신뢰에 영

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정책혜택 인식, 경제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공직자 자질 인식)과 외부적 

요인(국가경제 상황 인식, 개인경제 상황 인식, 정치 활동참여) 모두에서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

가 발견되었다. 정책혜택 인식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는 총효

과(.436)의 약 60%인 .260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는 총효과(.596)의 약 57%인 .338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이 관심을 끄는 결과는 경제에 대한 정부책임 인식과 개인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

뢰에 미치는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데 반해 청와대 신뢰를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이 중앙정부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갖

는 책임의 무게가 크게 인식되고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무엇보다 경제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Kinder & Kiewiet, 1981; 

박종민･배정현, 2011; 이희창, 2016), 우리사회에서 청와대가 갖는 비중과 의미를 그대로 재확인

해준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행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에 따라 대통령을 ‘국가문제의 최종 해결



402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2호

자’로 인식하고(신현기, 2015), 국가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청와대

를 국정설계와 정책집행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 청와대 정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청와대가 갖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일상의 경험을 통

해 ‘상식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진보정권 또는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청와대 정부’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

한 상식적인 논의는 언론을 중심으로 자주 제기되어 왔지만5) 정부의 활동을 중요한 연구영역

(locus)으로 하는 행정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그간 행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연구의 내용을 보면 청와대 비서

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조석준, 1991; 최평길･박석희, 1994; 배정훈, 1997; 이달

곤, 1998; 정창화, 2003; 박형준, 2017), 청와대 비서실의 제도화 수준 및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김

정해, 2003; 유현종･이윤호, 2010; 신현기, 2015) 등 주로 조직 및 제도적 특성이나 기능에 대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제도연구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청와대 웹사이트(최연태, 

2012)와 청와대 청원에 대한 연구(이승원 외, 2018; 엄석진, 2019; 김태은 외, 2020)가 발견된다.

이러한 연구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본 연구결과는 정부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

가나 신뢰에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

한다. 거듭 말하지만 청와대는 단순한 대통령의 비서 또는 보좌기관을 넘어서서 정부신뢰에 작용

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심요소임이 ‘상식의 영역’을 넘어 ‘실증의 영

역’으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Ⅵ.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정부신뢰의 중요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신뢰는 정부의 활동과 산물에 대한 긍정

5) 청와대 및 ‘청와대 정부’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비교적 많고 상대적으로 비판적이다. 최근의 기사를 예를 

들면 “청와대 권력은 칼집 속의 칼…말 한마디도 신중하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202005101717077001 (한국일보 2020.05.11.) (검색일자 2021.03.25.), “OECD 부자나라 중 韓美만 대통

령제…'청와대 정부' 한계”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2/178701/  (매일경제 202

1.02.23.) (검색일자 2021.03.25.), “지금은 청와대 정부 시대…대통령이 다 결정, 몸 남아날까” https://ne

ws.joins.com/article/22821083 (중앙선데이 2018.07.21.) (검색일자 2021.03.25.), “문재인 정부는 진보판 

‘청와대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매우 유사””,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436733/1 

(신동아 2018.08.29.) (검색일자 2021.03.25.), “[임기반환점 돈 文] ‘청와대 정부’는 계속된다” https://ww

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606 (시사저널 2019.11.11.) (검색일자 2021.03.25

.), “영혼 없는 공무원 안된다더니…현실은 ‘청와대 정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

30565 (KBS NES 2020.10.21.) (검색일자 2021.03.25.)

https://news.joins.com/article/22821083
https://news.joins.com/article/2282108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436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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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를 끌어내고 정책순응을 촉진한다. 또한 정부신뢰가 결여될 경우, 감시 및 거래비용이 증

가하고 정부활동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정부신뢰가 이처럼 중요하지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요구에 대응한 정부의 기민하고 원활한 작동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정부신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정부 내부요인과 정부 외부요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정책 혜택에 대

한 인식,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활동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

을 확인하였다. 반면 이론적 논의와는 달리 공직자 자질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력이 발견된 데 반해, 경제분야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식과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청와대 

신뢰가 정부신뢰에 작용하는 매개효과는 모든 영향요인 변수에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공직자의 자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정부신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공직자 자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공직자 자질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자

의 자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높은 자질을 가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높고 중요하

다. 문제는 그렇게 높은 자질을 가진 공직자가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부정

부패나 무사안일과 같은 부정적인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실망이 더 크고 그러한 실망이 정부신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일종의 역설적인 결과로 향후 이와 관련한 보다 면밀한 논의와 후속연구

가 요구된다. 

또 하나, 개인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상호 다르게 작동하는 것 

역시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의 단위가 국가인

가 개인인가에 따라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고 혼재되어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러한 비일관성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증거를 더한다. 결국, 국가경제 상황과 개인경제 상

황이 상호 연계된 것은 맞지만 각각의 작동방식과 기제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각의 

작동경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이와 함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에 있어서 시간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

라 회고적 인식과 전망적 인식에 따라 정부신뢰에 작동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

후 보다 분석적이고 세밀한 조사설계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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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연구과제6)

본 연구가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청와대신뢰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는 점은 의의이면서 동시에 한계의 원인이기도 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부신뢰에 대

한 연구에서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주로 정부신뢰의 하위변수로 보거나 정부신뢰의 독립변수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탐색적인 차원에서나마 청와대 신뢰를 매개변수로 설정하

여 논의하였다. 이처럼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

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 독립변수로 

설정된 정부신뢰의 내외부적 요인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가 

갖는 탐색적 한계는 향후 정부신뢰에 대한 보다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방향에서의 연구를 통해 해

결하는 것이 미래과제로 남는다. 

또한, 청와대 신뢰의 대상을 둘러싼 혼란의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심사자가 지적

한 것처럼 청와대 신뢰가 제도로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신뢰인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인지

에 대한 혼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와대 신뢰를 “정부기관으로서 청와대”라고 명

시하여 제도로서 대통령 비서실로 한정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의 동일

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문의 응답자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대통령 개

인을 상정하고 답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에 대한 조

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며 신뢰 대상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설문개발과 구성이 미래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또 하나 각 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정치체제(polity)에 따라 대통령 또는 수상에 대한 신뢰가 정

부신뢰에 상이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특히 대

통령이나 수상에 대한 신뢰가 정부신뢰에 갖는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

는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나 국제비교 연구를 할 경우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등 정치체제의 특성 및 각 국가의 정치문화적 차이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료와 관련한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미 조사가 끝난 2차 자료

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

용한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는 전국규모의 조사이고 포괄적인 현상을 조사하고 있어서 개

별연구자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에 비해 규모나 내용 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 다만 본 연구만

을 위한 자료수집이 아니어서 본 연구가 특별히 주목하는 정부신뢰나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및 청

와대 신뢰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다차원적인 설문 구성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

다.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갖는 태생적인 어려움이기는 하나,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

지 못했던 점에서 한계임은 분명하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정치활동 참여가 시위나 민원제기 등 부정적

6)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는 익명의 심사자들의 조언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빌어 세심하고 

귀한 조언을 주신 심사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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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격을 가진 것에 한정되어 설문이 구성되었다. 정치적 활동과 정부신뢰의 관계를 면밀하게 보

기 위해서는 긍정적 활동이 함께 조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부정적인 활

동에만 한정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활동의 속성(부정적 대 긍정적)에 따라 정부신뢰

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별성을 복합적으로 확인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와대 신뢰를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활용한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청와대를 중심적 변수로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단일척도로 분석

된 측면은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진 탐색적인 연구라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청와대 신뢰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연구의 축적을 

통해 본 연구가 갖는 한계 및 오류가 교정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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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terminants of Trust in Government: 
An Exploratory Work Focusing on Mediate Effects of Trust in the Blue House

Sung, Minah

Won, Sookyeon

The drastic changes surrounding policy environments and the rise of unprecedent ‘wicked 

problems’ increase the role of government as well as importance of trust in government. Along 

with the chang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eterminants of trust in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influence of trust in the Blue House which is the channel of presidential 

authority in Korea, where the president’s substantive power is extremly strong; called as ‘imperial 

presidency’. Also, a metaphor, ‘the Blue House Government’, represents the power of the Blue 

House. In this context, this study identifie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cting on trust in 

government, paying special attention to power of trust in the Blue as a moderating variab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internal government factors, the perception of policy 

benefits and capabilities of  public official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rust in government. 

Unlike the existing studies, the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s’ capabilities has rather negative 

effect. And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the economy had not any significant 

impact on trust in government. Regarding impact of external government factors, while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regarding national economic circumstanc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re 

significant, the perception of individual economic circumstance is not. Importantly, Meanwhile, 

this study reveals the strong moderating effects of trust in the Blue House in many different way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are discussed in depth.

Key Words: Trust in Government, Trust in the Blue House, ‘the Imperial Presidency’, ‘the Blue 

House Govern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